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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권의 제도화 여부와 제도화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

산형 및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인권 제

도화 여부에 대해서는 진보성향 단체장, 인권취약계층의 규모, 도시형 자치정부로서 자치구 더미

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 제도화 수준에 대해서는 진보성향의 지방의원의 

비율, 인권취약계층의 규모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권취약계층의 규모

의 영향력의 크기는 진보성향의 단체장이나 진보성향 지방의원의 비율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

다. 실증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제도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정부 정책의 다양화를 확인해 주었다. 또한 인권취약계층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치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환경을 고려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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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 주제어: 인권, 제도화, 자치입법, 로지스틱 회귀모형 

This article is trying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analyse the factors, a discrete and 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established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olitical belief of mayor of local government, the size of the vulnerable 

citizen as to the human rights, and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effect on 

whether the human rights was institutionalized or not in local government. 

Regarding the level of human rights institutionaliz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atio of progressive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 size of the vulnerable 

citizen had a significant impact. In particular, the size of the vulnerable citizen 

as to the human rights was found to be larger than the ratio of progressive 

council members of local government or mayor.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upplemente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on institutionalizing 

factors on local government, confirming the diver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through local autonomy. Also, the influence of the underprivileged 

suggests that despite political beliefs, local governments need to push ahead 

with human rights system, considering the policy environment of local 

governments. 

□ Keywords: Human Rights, Institutionalization, Local Legislation, Logistic 

Regression Model 

Ⅰ. 서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는 국가나 국제적인 수준 못지않게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과거 인권 정책은 국제적인 차원

에서 중요한 국가 간 협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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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우리나라도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한 뒤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1) 

전통적으로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은 국가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인권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인권보호의 현장이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에 있음이 부

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CCE, 2016).2) 특히 지방

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인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

이 있어 왔다(UN, 2014; Gordon et al., 2007). 각국의 도시정부는 국가의 인권 제도화와 

별도로 지방정부 단위의 인권조례를 도입해 왔으며, 자치법규로 제정된 인권조례는 다른 도

시정부로 확산되고 있다(Lozner, 2004; Oomen, 2014).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의 제도화는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

원에서 인권 보호와 보장을 위한 자치인권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 10월 광

주시가 ‘광주광역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인권의 제도화를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 수

준에서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확대되었다(안진, 2011). 제5기 지방정부 시기인 2010년 12월 

목포시가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초자치단체도 인권조

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3) 2011년 3월 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인권이슈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의 법제도에 반영되고 확산되었다. 그 결과 제5기 

지방정부 시기(2010년7월~2014년6월)에서는 총 53개의 자치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6기 지방정부 시기(2014년7월~2018년6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한 자

치인권 관련 조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6기 정부 출범 첫해인 2014년 7월 이후

에는 18건이 제･개정되었지만, 이듬해인 2015년에는 41건의 조례가, 2016년에는 60건, 

2017년에는 73건의 자치인권조례가 제･개정되어 제6기 지방정부 기간동안 총 212개의 자치

인권조례가 제･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수의 인권의 제도화가 이루어

졌다. 이 시기에는 2개 이상의 자치인권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도 50여개에 이르렀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7개의 자치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치인권의 제도화 수준도 다양해졌

1)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구성에서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들로 구성토록 해 운영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 특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권제도가 마련된 것은 생활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다(정영선, 2016).

3) 이 논문의 분석대상은 아니지만 교육자치기구인 교육청에서는 2011년 3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다수의 학생인권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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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권 제도화의 급속한 전개는 국가의 규율영역으로 간주되던 인권의 지방차원의 제도화

를 촉발시킨 어떤 요인이 있음을 암시하는바, 특히 6기 지방정부 시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권정책의 제도화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지방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의 제도화에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의 제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대개 규범적 차원에서 진행된 기존의 연구는 세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제정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이다(홍성수, 2012; 김중섭, 2009; 조성규, 2013). 이들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근거와 범위를 법치행정의 원리와 현행 조례제정의 범

위에 대한 실정법 조문인 ‘법령의 범위 내에서’ 라는 법문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둘째는 인권조례를 지방자치라는 제도적 보장과의 관계속에서 해석하고 발전방

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접근이다(송기춘, 2012; 김중섭, 2011). 셋째는 제정될 조례의 내용에 

대한 제안과 함께 제정된 조례의 실태와 특성, 성과 등을 특정 자치단체의 사례 또는 다수사

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접근이다(조소영, 2009; 안효섭, 2014; 이발래, 

2013; 안진, 2011). 이들 연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정책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던 

초기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권을 법제화 할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내용으

로 규율되어야 옳은지에 대한 규범해석학적인 접근이 중심이 되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의 인권 제도화는 어떤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제6기 지방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폭발적인 

인권의 제도화는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당초 인권정책은 국가의 정책 의제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의 직접적인 근거 없이도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생활기반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보장할 목

적의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하는 현상에는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는가? 어떤 요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정책의 제도화에 영향을 끼쳤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권정책의 차등

적인 제도화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는가?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권관련 자치

입법화가 다르며, 제6기 지방정부 시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정책의 제

도화가 자치단체별로 다른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범주형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활용해 지방자

치단체 인권정책의 제도화 여부 및 제도화 수준에 미친 영향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169

Ⅱ. 이론적 배경 

1. 인권의 의미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다. 이 때 권리는 권리의 주체가 의무의 주체에게 권리의 근거(도덕, 

법, 계약 등)를 토대로 권리의 내용(목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Gewirth, 1984; 조효제, 

2012 재인용).4)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공동체를 전제로 해야 하며, 실정법에서 주어진 

법적 권리 뿐 아니라 실정법이 없는 영역에서의 도덕적 권리 또한 인정해야 한다.

Hohfeld(1913)는 권리가 모든 법의 근본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적 대응관계와 여덟가지 

개념을 가정하였다(조효제, 2012, 103-105). 첫째 권리와 의무(Rights and Duties)관계는 

갑이 을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을은 갑에게 그것을 들어 줄 의무가 있는 관계로서, 청구권

(claim)이라고 부른다. 둘째 특권과 무권리(Privileges and No-Rights) 관계는 갑이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금지규정이 없을 경우 이론상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로 자유권

(liberty)이라고 부른다. 이 때 타인은 대응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갑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

적 대응의무만 발생한다. 셋째는 권한과 귀책사유(Power and Liability)로 갑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것이 주변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의미한다. 넷째 면책과 무능력

(Immunities and Disabilities)은 을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갑이 특별한 면책권을 지

니고 있을 경우 을의 권한이 무능력해진다. 법적 권리로서 인권의 개념을 접근할 때는 권리-

의무관계로서 청구권과 특권과 무권리로서 자유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권리(특히 청구권과 자유권)로서 인권을 접근할 경우 인권은 ‘각 개인이 오로지 인

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과 국가들을 향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바 권리의 구성요소로서 권리의 주체요소, 권리상대방(의무보유자)의 요소, 권리내용 요

소, 권리인정의 근거요소로 구성된다(김도균, 2008, 104). 우선, 누가 권리를 갖는가와 관련

하여 모든 사람이 권리주체가 될 경우 보편적 권리가 되며, 특정인만 주체가 될 경우 비보편

적인 개별적 권리가 되는데,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보유하는 권리이므로 보편적인 권

리이다. 둘째, 누구를 향하여 권리를 갖는가와 관련하여 특별한 상호관계에서 비롯되는 특정 

관계의 상대방을 향해서만 허용되는 권리와 권리 보유자가 특정한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사람

을 향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할 때 인권은 모든 사람을 향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 셋째, 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권리 주체가 대상에게 어떤 것을 어느 정도로 요구

4) A has a right to X against B by virtue of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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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다양한 차원을 구분할 수 있는바, 인권의 내용과 대상은 인간으로서 삶

의 영위와 관련된 근본적이고 매우 긴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인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권리(universal rights)이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권리(general rights)이며,5) 그 내

용 또는 대상은 인간으로서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가치들로 이루어져 있는 근본적인 

권리(basic rights)라고 할 수 있다.6)

2. 보편적 인권의 내용과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인권의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인권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 

인권은 학생인권, 장애인 인권과 같이 하나의 특정 인권(a human right)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통상 human rights라는 복수형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인권은 추상적이고 집합적인 하나가 아니

며 구체적인 다수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인권의 목록은 국제인권법상 인정되는 인권의 목록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도 이러한 인권의 속성을 받아들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의하는 인

권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

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되는 바, 가장 포괄적으로 인

정되는 인권목록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인권법상 인정되는 내용은 60가지로 구분되었다. 

5) 보편적, 일반적인 권리로서 인권의 요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차이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인권이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를 두고 보장될 내용인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아울러 보장되어야 하는 내용인가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의 해결책은 지방자치단체 인권보장
의 대상이 누구인가와 관련되어 접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의 내용이 관할구역에 거주
하는 주민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특정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공간에 있는 모든 시민으로 접근할 
경우 보편적, 일반적 권리로서 인권보장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다고 해도 각 지방자치단체 간 행･재정력
의 차이와 지역적 특성, 시민의 특성 등에서 기인하는 인권보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점을 고려할 경우 보편적, 일반적인 권리로서 인권의 개념요소에 대한 지방차원의 구현 문제는 심각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6) 인권이 왜 중요한가,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는 ‘자유의지’이론과 ‘이익’이론으로 
나뉘어져 논의가 전개되었다(조효제, 2012, 107).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legally protected interests)의 
관점에서 권리를 볼 경우 인권은 이익이론으로 전개되었고, 법적으로 존중되는 의사와 선택(legally 
respected choices)의 관점에서 권리를 이해할 경우 의사설로 전개되는 데 양자는 인권의 보장의 정당화 
분야와 관련하여 미세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Dworkin(1977)의 으뜸패 이론이 부각되었다(조효제, 
2012, 111). 이에 따르면 공리주의적 정치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며 각 단위들이 모인 
전체의 효용과 비용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경우 반드시 손해 보는 소수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권은 효용원칙에서 손해를 보는 소수를 위한 최후의 보루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자의 
권리 등에 대한 보호가 이슈로 부각되었고, 법관의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역할이 중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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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양한 인권의 목록을 재분류할 경우 ‘시민적･정치적 영역, 경제･사회･문화적 영역, 

연대･집단 영역’의 세가지 개념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각 영역에 대한 인권

의 목록은 자원투입과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차원으로서 ‘적극적 차원’과 의도적으로 침해

하지 않아야 하는 차원으로서 ‘소극적 차원’으로 구분된다.7) 

인권에 대한 논의는 최근 욕구와 역량이론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권리-의무 관계로서 

인권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가 사회정책,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 자유를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소극적 권리로서 탄압패러다임이 내게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로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인권의 

웰빙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이 경우 욕구를 가진 인권의 주체는 국가를 상대로 욕구를 충족시

켜 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잘못된 경제 및 사회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욕구충족의 방해요인

을 제거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해진다. 다만 개인이 가진 모든 

욕구가 인권으로서 충족되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각 국가에 설립되어온 국가인권기구는 1970년대 이후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세계의 차

원에서 EU나 아세인과 같은 국가간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의 차원으로, 또 국가적 차원으로 

관심사가 이동되었고, 한 국가를 구성하는 지방단위의 인권현실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지자

체에 일부 위임된 인권의 영역이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었다(홍성수, 2012). 지방자치단체에

서 보편적인 인권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권관련 조례, 인권관련 기구의 설치, 인권교육, 

침해 조사 등 일반적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UN, 2014).

<표 1> 인권의 이행체계

세계 지역 국가 지방

규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지역인권규약
(예:유럽인권협약)

헌법, 인권관련법령 인권 관련 조례

기구 국제인권기구
지역별 인권기구

(예:유럽인권재판소)
정부, 국가인권기구

지자체, 지자체 
인권기구

* 출처 : 홍성수, 2012.

7) 적극적 차원의 인권의 내용으로는 ‘시민적, 정치적 영역은 사법개혁, 법집행 절차 및 교정시설 개선, 
법집행 공직자 인권교육, 경찰 처우개선, 선거제도 개선, 과거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과거사 정리가,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은 보건, 복지, 교육, 기업 등 사적 주체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가, 연대･집
단 영역은 과거사정리, 진실화해, 배상, 외채탕감, 해외개발원조’가 포함된다. 이에 비해 소극적 차원의 
인권 내용으로는 ‘시민적, 정치적 영역으로는 고문 및 가혹한 처우, 자의적 구금, 초법적 살인 및 실종, 
불공정 재판, 선거부정이, 문화적 영역으로는 보건, 복지, 교육 영역에서의 젠더, 인종, 나이, 언어 등에 
따른 차별관행 및 정책이, 연대･집단 영역은 환경훼손, 지구온난화, 불공정 무역’이 포함된다(조효제, 
2012,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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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권의 보장과 집행을 위한 지방정부 인권의 법제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지

방정부의 자치입법으로서 조례는 인권 보호의 대상인 취약계층이 자신의 보호받아야 할 권리

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장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Gordon et al., 2007). 지

방정부의 인권 보장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인 시민권과 차별금지 중심의 접근과 보편적 인권

의 보장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Grigolo, 2017). 

인권보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방정부의 자치규범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다. 보편적인 국제인권 규범의 지방정부 단위의 이행과 관련해 국제인권규범, 

국가 인권법, 지방정부의 인권 규범간 관계는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국가

가 국제인권협약에 비준하고 국가인권법을 제정함에 따라 지방정부가 보편적 국제규범으로서 

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EU 가맹국의 지방정부 인권 조례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인권관련 조례는 대개 이러한 유형의 인권규범 체제를 띤다(UN, 2014). 둘째

는 지방정부의 강한 자치입법권 보장을 전제로 국제인권협약을 국가(또는 연방)의 법제정 없

이 지방자치단체가 비준하고 스스로 조례로 인권규범을 제정하는 경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의 여성차별금지조례(CEDAW)가 대표적이다(Lozner, 2004). 셋째는 극단적인 경우로 특정 

인권의 영역에서는 국가(또는 연방정부)의 정책에 반해 지방정부가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이다. 샌프란시스코 도시정부는 1985년에 피난처도시조례(sanctuary city ordinance)를 제

정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을 위해 도시정부의 재정과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3.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

이 논문에서 인권의 제도화는 공식적인 법률로 제정된 인권의 내용을 의미한다. 최근 ‘제

도’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의 현상을 설명하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인권의 제도화를 이

해하기 보다는,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법제도 자체에 초점이 

있다.8) 따라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인권의 제도화는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법률을 제도로 이

해하며 법률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구제도주의의 관점으로 이해된다(Scott, 2001). 다만 

구제도주의적인 관점이 제도를 기술하고 기술된 제도를 국가간･지역간 비교하는데 머물렀다

면 본 연구는 특정영역에서 다양하게 수립되는 제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구에 초점이 있다

8) 하현섭(2008)은 신제도주의를 설명하면서 제도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최근의 
접근이라고 하면서 매우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현상의 설명을 시도하기 때문에 
신제도주의를 하나로 정의하거나 단일 체계로 유형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신제도
론과 구제도론은 명확히 구분하는데, 구분의 핵심은 구제도론은 공식적인 권위체의 제도를 설명하고 
기술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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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공식적인 제도화의 설명에 초점이 있다. 

제도를 공식적인 법규범으로 볼 경우 제도화는 결과물로서 입법뿐 아니라 결과물인 입법의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입법은 법의 제정 뿐 아니라 기존의 법조항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조항이 신설되는 법의 개정을 포함한다(임종헌 등, 2006). 특정한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관

련된 제도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책이 형성되고 형성된 정책이 입법과정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한다(홍준형, 2008). 따라서 법제화는 대개 정책의 제도화와 동일하다(Stevenson et 

al., 2009). 이러한 특징은 제도화라는 용어를 활용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사회적 경제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대해 연구한 김학실(2017)은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 과

정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 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에 영향을 끼친 요인에 대한 질적인 

탐색을 시도 한 바 있다. 이는 입법화를 제도화와 동일시 한 접근이다. 질적연구를 수행한 김

학실(2017)과는 달리 계량적 접근을 시도한 엄태호 등(2013)도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의 제도화 수준을 실증연구하면서 제도화 유형을 제정된 조례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 경우

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도화로 보고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

은 최상한(2010)도 마찬가지이다.

인권 영역에서 제도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다수의 연구자들도 대부분 제도화의 출발과 

전제를 입법화에 두고 있다.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이충은 등

(2018)은 인권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내용에 인권영향평가가 포함되지 않은 조례들이 있

음을 지적하면서 인권영향평가를 자치입법인 조례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데 인권의 제도화를 법제화와 동일시 한 접근이다. 홍성수(2014)는 인권이 제도화된 것을 가

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관련 법령의 제정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제도화를 입법화와 동일시하고 있는 관점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인권정책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정영선(2016)은 인권의 관점

에서 지방행정을 고찰하면서 인권의 제도화를 자치입법 차원인 인권규범, 자치조직 차원의 

인권제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인권정책이라는 세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 세가지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권의 제도화를 체계화 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나 법제도와 조직, 정책간의 관계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조직이 제도인가, 인권영향평가제도가 법과 구분된 정책인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정영선(2016)의 세가지 인권제도화의 구분을 원용해 지방자치단체가 구현할 수 있

는 인권제도화는 다음과 같이 보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규범은 

자치입법 형식으로 구현된 인권관련 조례와 규칙 자체를 말한다. 둘째는 인권제도로 인권계

획, 인권기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옴부즈맨 등),9)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조사 및 조치, 

인권교육 등이다. 인권제도는 인권규범의 구성요소로 형식적인 인권규범 내에는 다양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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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각 제도별로 다르게 규율될 수 있다. 셋째는 인권정책으로 제도화된 인권의 내용이 현

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제도화의 관점에서는 인권규범과 인권제도는 정책

결정과정을 거쳐 확정된 제도화된 ‘정책’으로, 정책집행은 결정된 정책의 집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권의 제도화를 인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화로 보고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Ⅲ.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 현황

2010년 12월 목포시의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 이후 2018년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총

283개의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최초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

의 권고에 따른 표준조례를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 제정한 것이었으나, 이후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인권 관련 조례로 확대되고 있다.

제도화된 인권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총283개의 자치법규는 조례가 271개, 시행규칙과 준

칙 등의 형식은 12개가 제정되었다.10) 특히 12개의 시행규칙 등은 2015년 이후부터 제정되

기 시작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인권정책이 현실의 행정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민생사법경찰단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하는 등 행정과정의 구체

적인 수준까지도 인권정책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표 2> 연도별 인권정책의 제도화 현황(단위 : 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조례 1 9 13 27 21 38 60 66 36 271

규칙 등 0 0 0 0 0 3 0 7 2 12

합계 1 9 13 27 21 41 60 73 38 283

* 2018년은 10월 현재

9)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가 인권제도의 하나로 분류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관련 조직을 만들 
경우 반드시 자치법규에 설치 근거와 기능이 제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10) 입법의 문어적인 정의는 법의 제정을 의미하지만, 실무적으로 입법은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한
다. 기존의 법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법조항은 기존 조항이 폐지되고 새로운 조항의 제정되기 때문이다
(임종훈 등, 2006,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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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된 현행 인권 관련 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추이는 지방정부의 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가 큰 폭으로 증가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제5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2010년 자치법규 1건의 실적이 2011년에는 

9건으로, 2012년 13건이 2013년 27건으로 증가, 2014년에는 21건이 제･개정되었다.

<그림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화 변화추이(단위: 건)

그러나 제6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2014년에는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 직후(2014년 7월 이

후) 18개였던 것이 2015년에는 41개로, 2016년에는 60개로, 2017년에는 73개로 폭발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83개의 인권관련 자치입법을 지역별･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경기도와 관내 기초자치단체

에서 총 55개의 인권 관련 자치입법이 제정되어 있어 가장 많이 제정되었고, 서울은 43개가, 

전남과 충남이 26개, 부산 21개, 광주 20개가 제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수에 비해 강원도

와 경북, 경남은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 인권관련 자치법규가 제정되었다.

<표 3> 지역별･내용별 인권정책의 제도화 현황

구분
기본
조례

장애인
인권조례

청소년
인권조례

외국인
인권조례

여성
인권조례

노인
인권조례

기타
인권조례11)

전체

조례수 115개 113개 39개 8개 1개 1개 6개 283개

11) 기타 인권조례는 다음과 같음 :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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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련 자치법규를 인권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가장 많은 유형의 자치인권법규는 기본조

례로 총 115개의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며,12) 장애인 인권관련 

자치법규는 총 113개, 청소년 및 아동 자치인권조례 등은 39가 제정되어 있다. 이외에 최근 

외국인 거주가 늘고 있는 지역에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노인, 여성 인권

보호 조례가 각 1개씩, 각 자치단체의 특징이 반영된 기타 조례가 6건 제정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 인권 관련 자치법제는 기본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청소년 

인권보호 및 노동인권 조례, 외국인 인권 보호 조례, 기타 조례라고 하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본법에 해당되는 지위를 가진다. 

115개의 인권 기본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인권 기본조례는 보호 대상 주민으로 관할구역 

내 주민에 한정하지 않고 체류자, 관내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해 보호 대상 인권의 보편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 조례마다 

주민의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해 도입한 공통적인 요소들을 도출하면, 인권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권보호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

권센터의 설치 등으로 구성된다. 인권 기본조례가 정한 내용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자

치단체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로 총 113개 조례가 제정되었다. 주된 내용으로

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장애인 차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장애인 인

권교육,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이다. 장애인 인권조례 또한 조

례의 내용을 집행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필요하다.

셋째는 청소년 및 아동 인권보호 및 노동 인권 보장에 대한 조례이다. 총 39개 조례가 제정

되어 있다. 청소년 인권조례의 대상인 청소년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이며, 어린이는 

만 12세 미만이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노동인권 증진조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12)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조례를 기본조례와 인권개별 조례로 구분한 것은 2010년에 수행된 ‘인권관점에서
본 분야별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한 이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인권 관련 조례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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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려야 할 인권의 내용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가정, 

관련 시설이 청소년과 어린이의 인권 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

다. 청소년 및 어린이 인권보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예산이 필요하다.

넷째는 현재 8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외국인 인권보호 조례이다. 조례의 중요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인권보호 자문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하였고, 외국인 인권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특히 외국인인권센터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외국인 인권보호 조

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도 자치단체 예산이 필요하다. 

Ⅳ.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 영향요인 분석

1. 분석틀과 변수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제도화된 인권의 설계내용에 초점이 있

었고 지방정부의 인권 제도화 영향요인 연구를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인권

의 제도화에 영향요인의 도출은 인권 이외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법화 영향

요인 연구에서 출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영향요인 연구로 가장 많은 영역에서 진행된 분야는 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최상한(2010)이 수행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와 엄태호 등

(2013)의 차등적인 내용의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주

민참여예산제도 이외 사례로는 사회복지분야 조례안 가결을 대상으로 한 이은영(2016)의 연

구와 조례안 발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윤정우(2014)의 연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법규 형식의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관 대립형의 지방정책결정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단체장과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자치입법의 영향요인이다

(최상한, 2010, 엄태호 등,2013, 이은영, 2016).13) 정치적 요인의 자치입법 제정에 대한 영향은 

13) 지방의회의 입법은 의사결정 기준과 지방에 대한 정치권력의 구조를 전제로 한다. 우선 의사결정 기준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178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115호)

특히 특정이념 지향의 정책이 제도화 될 경우 두드러진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이 시민참여를 

지향하는 제도는 보수적 성향의 정치인보다는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이 선호한다(나중식, 2004, 

최상한, 2010). 마찬가지로 인권 조례의 제정 또한 소수자의 보호라고 하는 진보적 성향의 정부

에 의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진보성향의 정치 리더에 의해 운영되는 지방정

치시스템의 경우 채택 및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지방정치체제로서 조례제정은 지방의

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하며, 지방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 또한 매우 높다(Seo, 2010: 

123-125).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과 제도화 수준에는 지방의회에서 진보적인 성향

의 지방의회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한 정치적 요인을 구성한다. 또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실제 제정된 조례를 집행하는 진보적 성향의 단체장 또한 중요한 정치적 요인이다. 

<표 4> 지방자치단체의 법제화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14)

설명대상 영향요인 분석모형

최상한
(2010)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

*지역적확산 : 지역적확산
*정치적요인 : 단체장진보성향, 단체장득표율, 

단진보성향기초의원비율
*사회적요인 : 주민투표율, 시민단체 수, 인구수
*재정적요인 :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지출규모
*행정적요인 : 중앙정부 지원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

엄태호 
등

(2013)

차등적 내용의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

*정치적요인 : 단체장 진보성향, 단체장 득표율, 진보성향 
지방의원 비율
*사회적요인 : 주민투표율, 비영리단체수, 인구수
*재정적요인 : 1인당 세출예산액
*재정자율성 : 재정자립도

순서형 
로짓모형

윤정우
(2014)

조례안 발의

*정치적요인 : 지방선거투표율, 지방의원 평균득표율, 의석 
독점율, 단체장･의회 다수당 일치
*사회경제적요인: 1인당주민세,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 
인구증가율 및 인구밀도, 대졸인구비율, 합계 출산율

일반화 
선형회귀모

형

이은영 
(2016)

사회복지분야 
조례안 가결

*의회기수, 의장･소속정당 동일여부, 심사시간, 비용추계여부, 
전문위원검토보고서, 입법형태, 발의주체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된다. 또한 지역에 대한 정치권력의 구조와 관련해 지방정치인인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행위자는 
정당의 강령이라는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당공천을 통해 입후보한 당선자는 정당의 정치이념의 
준거 아래서 지방의회 중심의 입법과정에서 활동하게 된다. 

14)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영역의 조례 제정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한 다수의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조례
를 사례로 하였으며, 유사한 설명변수들을 채택해 연구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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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요인이 입법 형식의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고(이승종, 2005),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

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가 되기 때문이다(서재호, 2008). 제도선택에 대한 일반이론

으로서 제도화 이론에서도 특정 제도가 선택되는 이유를 채택된 제도와 환경간 적합도로 설

명하면서 제도를 선택하는 주체의 외부 환경으로서 기술적･재정적 압박과 사회적 기대에 대

한 부응을 중요한 제도선택으로 간주한다(Meyer et al. 1977, Scott, 2001). 제도화이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법제화 영향요인을 도출할 경우 제도 선택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수요, 경제적 상황 등이 매우 중요한 제도화의 환경요인이 된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설명하는 최상한(2010), 엄태호 등(2013), 조례안 발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윤정우

(2014)는 모두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다.15)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요인이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제정은 지방재정

의 지출을 수반한다. 재정력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책의 자율성이 재정력이 낮은 자

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

입할 가능성이 높다(이승종, 2004; 최상한, 2010). 

넷째 도시의 특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대도시 자치구, 시와 군으로 구분된다. 이 중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권수요가 다른 유형의 기초자치단체보다 클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 분석틀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도시의 특징

인권조례 제정

이 논문에서 종속별수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의 제도화는 제도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제시

한 바대로 조례와 시행규칙 등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치입법 활동 

결과 수립되는 자치법규의 제정을 의미한다(이충은 등, 2008; 홍성수 2014; 정영선 2016). 

15) 이들 연구 이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곽채기(2003), 나중식(2004), 안성민(2005), 
안성민 등(2009)이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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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정치적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의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적 지표의 경우 진보적인 정책 영역인 인권분야의 조례제정의 

경우 진보성향의 자치단체장과 진보성향의 지방의원의 비율을 통해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진보성향의 정치인이 선호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조례제정(이은영, 2016)과 

주민참여예산제(최상한, 2010; 엄태호 등, 2013)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의 경

우도 진보성향의 정치인이 인권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경

제적 요인으로는 인권취약계층의 주민수와 인구천명당 사업체수를 선정했다. 인권취약계층은 

노인, 아동, 장애인으로 대표되는 주민으로 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가 지방행정수요에 대응한

다면 인권취약계층의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인권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이고, 제도화

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의 제도화 영향에 대한 재정적 요인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채택했다.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더미를 주었다.

<표 5> 지표별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측정 자료

종속 
변수

인권의 법제화
인권조례 제정된 자치단체 = 1

인권조례 제정되지 않은 자치단체 = 0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인권의 법제화 수준
제･개정 인권조례 1개 = 1
제･개정 인권조례 2개 = 2

제･개정 인권조례 3개이상 = 3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독립 
변수

정치적 
요인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제6대 당선 단체장중 진보성향 =1, 그 외 0 선거통계시스템

단체장 지지율 제6대 지방선거 득표율(%) 선거통계시스템

지방의원의 정치적 
성향

자치단체 의원에서 진보성향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

선거통계시스템

사회･
경제적 
요인

log (인권 
취약계층 주민수)

각 자치단체의 10세미만 아동, 70세이상 
노인, 장애인수의 합의 2014-2017 4년간 

평균에 log를 취한 값

보건복지통계,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지역내 기업체수
관할구역내 기업체수의 2014-2017 4년 

평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방정부 
재정적 
요인

재정자립도
2014-2017 4년 간 각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평균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 자료

지방정부
특성요인

도시기반 자치정부
자치구 = 1
시･군 = 0

지방자치단체 
유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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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자료와 기초통계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총 157개의 지방자치단체(광역과 기초 포함)에서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86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조례를 제정한 실적이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제도화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을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범주형 데이

터인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설명변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5기 지방정부시기에 제정된 인권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80개 

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또 다른 모델은 지방정부의 인권의 법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탐색 모델이다. 분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권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폭발적으로 증

가한 제6기 지방정부 시기를 분석대상 시간적 범위로 하였다. 

분석대상인 제6기 지방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한 인권관련 조례는 총 212개에 달한다. 이

는 전체 인권조례 283개의 74.9%에 해당되는 수의 조례이다. 6기 지방정부가 구성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로 인권조례 제･개정 추이를 보면 2014년에는 18개가 제･개
정되었으나, 2015년에는 41개로, 2016년에는 60개로, 2017년에는 73개로 증가하였다.

<표 6> 6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도화 수준 구분 

제도화 수준1
(조례1개)

제도화 수준2
(조례2개)

제도화 수준3
(조례3개 이상)

자치단체수

계 79 38 17 134

분석단위인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인권정책의 제도화 수준을 조례를 1개만 제･개정한 경우 

제도화 수준1로, 조례를 2개 제･개정한 경우 제도화 수준2, 조례를 3개 이상 제･개정한 경우 

제도화수준 3으로 구분해 각 자치단체의 제도화 수준을 정리한 결과 인권정책의 제도화 수준 

1인 지방자치단체는 79개, 인권정책의 제도화 수준2인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38개, 인권정책

의 제도화 수준이 3인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17개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제도화수준은 

각 범주의 단계가 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의 종속변수가 된

다.

각 모형별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우선 제도화 영향요인에 대한 변수의 기

초통계의 경우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180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했다.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

려해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만으

로 표본을 구성했으며, 설명변수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6대 지방정부 구성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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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지방자치단체 인권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와 이 사이에 

인권조례를 제･개정한 자치단체를 분석대상 자치단체로 선정해 분석을 진행했다. 제도화수준

에 대한 영향요인의 표본은 117개 기초자치단체로 제6기 지방정부 시기인 2014년부터 2018

년 사이에 인권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표 7> 각 모델별 기술통계량

모델구분 변수구분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제도화 
영향요인에 

대한 기초통계

조례제정여부 180 0 1 0.52 .50090

당선자 진보성향 180 0 1 0.30 .45954

당선자 득표율 176 33.4 79.40 53.84 10.24215

진보성향 의원비율 180 0 100.00 36.03 26.32005

log취약계층 주민수 180 3.40 5.77 4.53 .37474

재정자립도 180 8.45 67.31 24.17 12.12492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180 48.39 328.07 81.81 28.16053

자치구더미 180 0 1 0.28 .45187

제도화 수준에 
대한 기초통계

법제화수준 117 1 3 1.44 .63578

당선자 진보성향 117 0 1 .4872 0.50199

당선자 득표율 116 33.4 83.40 54.13 10.11467

진보성향 의원비율 117 0.00 100.00 45.45 23.70398

log취약계층 주민수 117 3.95 5.36 4.70 .32793

재정자립도 117 8.45 67.31 29.49 14.22321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117 48.39 328.07 81.65 37.86187

자치구더미 117 0 1 0.41 0.49

3. 분석모형

이 논문의 첫 번째 분석모형은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 영향요인 분석모형이다. 지방

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는 제도화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제도화 되었을 경우 

=1, 제도화되지 않았을 경우=0)로 구분될 수 있다. 인권의 제도화 여부가 1과 0으로 범주화 

되었을 때에는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모델을 채택해 분

석을 진행할 경우 R2가 낮고, 회귀계수(B)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F-검정과 t-검정을 사용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산형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으로 비선형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 분석모형은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모형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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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인권 관련 조례 제정 수준을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즉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 종속변수를 제도수준1, 제도수준2, 제도수준3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종속변수

인 제도화 수준이 수준1에서 수준3으로 갈수록 제도화수준이 높다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종

속변수가 세가지 범주간 순서를 가지고 있어 변수의 다항선택성과 이산성이 일반 선형회귀식

의 기본가정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이산형(discrete)의 순서화된 범

주형 자료를 회귀방정식에 적합하도록 변환시킨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ordered logistic 

model)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제도화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제도화 수준을 결정하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 를 

통해 관찰 가능한 를 추정할 수 있다.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에서는 채택 가능한 의 값이 

N개가 존재함을 가정한다면 잠재변수와 응답변수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으

며, 이 때 각각의 채택 가능한 잠재변수가 존재하는 범위는 의 경계 범위 내에 있다. 

  




 if 

 ≤ 

 if  ≺  ≤ 

 if  ≺  ≤ 

⋮
 if   ≺  ≤ 






 --------- 식(1)

이 논문에서는 인권정책의 제도화 수준을 수준1, 수준2, 수준3으로 범주화했기 때문에, 분

석을 통해 추정해야 하는 (경계값)의 개수는 2개가 된다. 인권정책의 제도화수준을 결정하

는 잠재변수로서 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화 수준1을 채택하고, 높을 경우 제도화수준

3을 채택하게 된다. 즉,

    ≤   인 경우 제도화수준1 선택

    ≺  ≤   인 경우 제도화수준2 선택

    ≤   인 경우 제도화수준3 선택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의 제도화 수준을 세가지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분석을 위한 회귀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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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2)

( 상수,  정치적 요인(3개),  사회경제적 요인(2개),  지방재정요인(1개),  지역

특성요인(1개),  오차항) 

4. 분석 결과

1) 제도화의 영향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 영향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2 Log 우도 값이 192.303으로, Chi2이 51.116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이 0.005보

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어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례제정 여부에 

대한 분류 적합도의 경우 유의수준(p<0.005) 내에서 전체가 72.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조

례제정 여부를 바르게 분류한 확률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8> 모형계수의 분류 적합도 테스트

예측

조례제정여부
분류정확도(%)

제정하지 않음(0) 제정함(1)

조례제정여부
제정하지 않음(0) 60 23 72.3

제정함(1) 25 68 73.1

전체 퍼센트 72.7

* 주) 모형계수의 분류 적합도의 유의확률은 0.000 (Chi2 : 51.116)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Hosmer & Lemeshow 검

정 결과에서도 유의확률( > 0.005 일 때 유의함)이 0.115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R2 대신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Pseudo R2의 값의 경

우Cox & Snell R2값이 0.252로 Nagelkerke R2값이 0.336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 영향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당선자의 진

보성향(1.020), (log)인권취약계층 주민(1.605), 대도시의 자치구(0.927)의 회귀계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6) 다만 당선자의 진보성향의 경우 p〈0.1 수준에서 유의

16) 통상적으로 유의수준 p〈0.05(α〈0.05)일 때 귀무가설을 기가하고 연구가설이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유의수준을 완화해 0.1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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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지만 p〈0.05 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 제도화 (ln   


) = -8.667 (상수) + 1.020 (당선자 진보성향) + 1.605 (ln인권취

약계층주민) + 0.927(자치구)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나타낸 변수의 오즈비(Odds ratio)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 제

도화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당선자진보성향의 경우 다른 변수가 

불변이라는 것을 가정할 때 당선자진보성향이 1단위 증가하면 인권에 대한 제도화를 실시할 

확률이 2.772배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모든 변수가 불변임을 가정할 

경우 인권취약계층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인권 제도화의 확률이 4.977배 증가하게 되며, 자

치구의 지표가 1단위 증가할 때 인권의 제도화 확률은 2.528배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 영향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OR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단체장진보성향 1.020* .523 3.807 1 .051 2.772 .995 7.722

당선자득표율 -.005 .018 .081 1 .777 .995 .961 1.030

진보성향의원비율 .004 .009 .168 1 .682 1.004 .986 1.022

인권취약계층주민(log) 1.605** .662 5.873 1 .015 4.977 1.359 18.224

인구천명당사업체수 .007 .007 .803 1 .370 1.007 .992 1.021

재정자립도 .025 .018 1.785 1 .181 1.025 .989 1.063

자치구더미 .927** .472 3.868 1 .049 2.528 1.003 6.370

상수항
-8.667**

*
3.083 7.905 1 .005 .000

Pseudo R2
Cox & Snell R2 : 0.252

Nagelkerke R2 : 0.336

*주1) * p 〈 0.1 , ** p 〈 0.05 ***, p〈0.01, **** p〈0.001

*주2) Hosmer & Lemeshow 검정의 유의 확률  : 0.115(>0.005)
*주2) 종속변수의 분류 정확도는 72.7%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변금선 등(2018) 고용불안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용상태 변화 유형과 우울의 인과관계 추정, 보건사회연구 33(8)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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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제도화와 관련해 몇 가지 의미 있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우선 인권의 법제화에는 정치적 요인으로서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단체장으로 당선된 자

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인권취약계층 주민이 어느 정도 거주하느냐에 따라 인권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 취

약계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인권 제도화가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화는 지역사회의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도시인 특별시와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경우 도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기초지방정부인 시와 군에 비해 인권 제도화가 더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대도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제도화 여건이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제도화 수준의 영향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 인권 제도화 수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이 채택한 순서형 로

지스틱 회귀모형(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이 종속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모형의 적합도에 대해서 최종모델의 -2 Log 우도가 20.089로 유의수준 내에서

(p=0.005)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적합된 모형이 자료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Pearson Chi2 통계량(205.611)과 편차 Chi2 통계량(176.994)을 분석한 결

과 두 값의 유의확률 모두 유의수준 이상(p > 0.005)으로 확인되어 가정된 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10> 모형적합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인권의 제도화 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진보의원 비율은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

나, 인권취약계층 주민(log)수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으로 확인된 당선자의 진보성향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권의 제도화로서 인권 조례의 제정 여부에는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당선자

의 정치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다른 인권조례를 추가적으

모형 -2 로그 우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만 197.083

최종 176.994 20.089 7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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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조례에 대한 직접적인 의결권이 있는 의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B의 추정값

에 있어서 진보성향 의원 비율에 비해 인권취약계층주민의 영향력의 크기가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는 점에서 인권취약계층 주민이라는 환경요인의 영향력이 정치적 영향력보다 조례 

제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인권의 제도화 수준 영향요인 분석

B 추정값
표준화 
오류

Wald 자유도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경계값 1] 12.046*** 4.463 7.285 1 .007 3.299 20.794

[경계값 2] 14.222*** 4.523 9.885 1 .002 5.356 23.087

단체장 진보성향 .107 .497 .046 1 .830 -.868 1.081

당선자 득표율 .010 .022 .199 1 .656 -.033 .052

진보성향 의원비율 .026** .012 4.768 1 .029 .003 .050

인권취약계층주민(log) 1.849* .956 3.745 1 .053 -.024 3.722

재정자립도 .012 .018 .415 1 .519 -.024 .047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007 .006 1.229 1 .268 -.005 .019

자치구더미 .006 .446 .000 1 .989 -.867 .879

Pseudo R2
Cox & Snell R2 : 0.159
Nagelkerke R2 : 0.195
McFadden R2 : 0.102

N 총 117개(법제화수준 1은 74 개, 법제화수준 2는 34개, 법제화수준 3은 9개)

* 주1) * p 〈 0.0 , ** p〈0.01, *** p〈0.001

Ⅴ. 결론 및 시사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이 자치입법으로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가?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자치입법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이에 대한 답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은 제도화 여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과 제도화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인권의 제도화에는 정치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권의 제도화 여부에 대한 영향요인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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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도화 여부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도화 수준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성향의 

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영

역의 정책의 법제화 과정에서 정치시스템의 영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의 정치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인권수

요를 대리할 수 있는 인권취약계층의 수는 인권 제도화 여부와 인권 제도화 수준 모두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향의 크기에 있어서도 지방정치 행위자인 단체

장과 의회 구성원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인권 제도화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주는 이론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정책결정요인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책결정요인이론은 정책결정 주체인 정치시스템과 이를 둘러싼 환경요

인 중에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변화를 분석해 정책정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이를 다루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자료가 아닌 실제 법률로 결정된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시스템이 특정 분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의 제도화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정치시스템 외

부에 있는 환경요인으로서 특정 정책의 수요자의 영향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현실에서 예산자료를 활용한 기존연구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에 실제 지방의 정치시스템의 중요한 행위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유효한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7) 또한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치 행위자인 단체장과 의회 이외에 지역사회의 환경수요인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유형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환경의 영

향력이 분명히 존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증분석 결과가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

체의 인권 조례 제정은 단체장과 의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각 자치단체에 대

한 환경요인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은 다양성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 하에서 적

어도 지방자치단체 인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의 경우 인권취약계층이라는 행정수요

17)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사업성 예산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지원되
며, 지역개발 예산은 국토부에서 복지예산은 복지부로부터 교부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변화
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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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방정치시스템의 행위자인 단체장과 의회가 잘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화 된 수준의 인권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정부

간 다양성과 차별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순기능적인 발전 상황을 보여주

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정되는 자치 인권 제도

화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인권 관련 자치법규

를 제정하는 데에는 지방정치 행위자인 단체장과 의회 구성원의 특정한 신념의 영향보다는 지방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인권취약계층의 규모가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확인되

었기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인권 제도화는 지역정치인의 정치적 신념보다는 지

역의 인권취약계층의 인권수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인권관련 조례의 

제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현재 인권관련 조

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단체들이 있은데 이들 자치단체들도 인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제정된 인권관련 조례의 내용은 대개 다른 자치단체가 제정한 인권조례를 참조

해 제정되고 있으며 제도 학습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동소이한 대상과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각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지방행정의 효

율성이 제고되고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제도화

를 뛰어 넘어 다양한 대상과 방식의 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가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야 할 인권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과 행정수행 과정에서 인권

취약요인을 찾아내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의 수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인

권의 보호는 소수자의 권리 보호 뿐 아니라 다수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인간의 보편적 가

치 보호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침해되지 않아야 할 다수의 보호받아야 할 가치에 대한 법제

화도 지방자치단체가 제도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인권 영역이다.

이 논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론상 한계를 가진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산형일 때 사용하며 

통상적으로 시간의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종단분석에 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 논문이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의 제정과 제도화 수준은 기간이라는 종단의 특성을 가진 제6기 지방정

부가 끝나는 시점의 조례를 대상으로 횡단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과 대도

시 요인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재정자립도는 4개년의 시계열 자료를 하나의 수치로 전환

해 종단 분석의 설명변수로 활용했기 때문에 분석의 엄밀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 수준을 단순히 제정된 조례의 수로 측정했으나, 단순히 인권 조

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이 실제 인권보장의 수준 향상을 담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 제정된 조

례의 내용을 통해 인권 조례의 질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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